
해양진흥공사 출범 1년 만에 2조원 넘게 쓸 

동안 해수부는 감독 않고‘뒷짐’

- 공사 자체 위원회에서 해운 지원 결정, 사실상 공사 사장이 전권 

행사해 왔는데 해수부는 지도 감독은커녕 사후 회의록도 안 받아봐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까지 지정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작년 7월 

설립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 1년여 만에 2조원 넘는 금액을 해운사 지원에 

사용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해수부의 감독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해양진흥공사

(이하 공사)가 출범 후 해운사들에 지원한 총 금액은 올해 9월말 기준으로 

2조1,92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양진흥공사가 밝힌 ‘해운재건 지원 프로그램 기준’에 따르면, 총 5개 

사업 중 폐선보조금을 제외한 투자지원 및 보증 분야 4개 사업은 모두 공사 

내부의 투자보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원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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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증심의위원회는 지난 10.10(목) 국정감사 당시 이만희 의원 등의 

문제제기로 향후 공사 사장을 배제하는 등 운영을 개편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는 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공사 소속 본부장 3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과반수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사실상 사장이 

지원 여부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실제 그간 열린 9차례 회의에서는 단 한명이 유보의견을 밝힌 것을 제외

하고는 예외 없이 전원 조건없는 가결 동의로 결정되어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졌는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지도ㆍ감독해야 할 해수부는 정기감사는 3년 주기란 

이유 등으로 감사는 물론 해운산업 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한 번 나간 

바가 없으며, 심지어 공사의 책임이란 이유로 투자보증심의위원회 회의록

조차 받아 본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사실상의 국민 혈세나 마찬가지인 2조원 넘는 금액이 

공사를 통해 해운사에 지원되었는데, 그 결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이어 이를 감독해야할 해수부가 감독은커녕 심의위원회 회의록마저 

받지 않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해수부가 공사 출범을 이유로 실질적인 해운산업 재건에서 손을 떼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천문학적인 금액의 지원을 결정하는 

공사의 결정이 적정한지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ㆍ감독을 실시해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인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